국제환경법
소병천(아주대학교 법과대학)
1. 서론
(1)국제환경법의 개념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법규의 총체
●환경에 대한 법적 개념정의
“물, 공기, 흙 그리고 이들 요소 상호간의 관계 및 모든 생물 유기체와 이들의 관계”

                                  EEC 지침(Directive) 67/548
“공기, 물, 토양, 동식물 또는 이들 상호간의 관계 및 문화유적지와 경관을 포함하는 생물적 비생물적 자연자원” 

1993년 환경에 위험한 행위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협약 2조 10항
환경: 대기, 물, 토양, 대지, 생물적 다양성 및 그 구성 요소와 동시에 에너지, 소음, 진동, 방사능 등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요건으로 인간 삶의 조건에 해당하는 문화지 및 문화적 구조물을 포함한 일체의 상태
국내법상 환경의 개념: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1항)
환경: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

생활환경: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
(2)국제환경법의 국제법상의 의의
국제환경법은 근래에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법 분야임

기존의 국제법과 달리 국가관할권의 범주를 뛰어넘는 환경문제의 경우 공동체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한 분야임

환경보호의 규범성과 동시에 기능적 접근방법이 많이 채택되고 있음

(3)국제환경법의 특성
①국제법에서 파생한 국제환경법의 특성
국제법의 특성: 국가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면서 유지하여야 할 보편성의 존재(규범성)와 이러한 보편성의 가치가 강대국 중심(현실적 기능성)으로 유지 

공동의 이해관계와 국제 질서 유지 위한 규범 존재 필요 


예) 환경파괴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보호
국제법 배후의 국제정치의 논리에 따라 형식적 평등보다 실질적 평등 강조
예)안전보장이사회의 비토권
중앙적인 통제 시스템의 부재(국제법규의 구속력 약함(힘의 논리가 공공연히 적용되는 시스템
환경보호의 규범성은 있지만 국제환경법규 내지 선언들이 구속력이 없거나 미약한 관계로 이행의 확보가 절실 

이행확보를 위해 국가간 실질적 평등과 기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  

 예) 기후변화협약의  발효  시점  산정기준 

 예) 시장  경제적  메커니즘을  도입  기후변화협약  교토  의정서의  배출권거래허가제도 

②환경법에서 파생한 국제환경법의 특성
환경문제의 시간적 공간적 피해의 규모에 따른 국제환경법의 시간적 공간적 특성
환경문제의 다음세대에의 부담전가라는 측면에서의 세대간 형평의무
(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동시에 지속 가능한  개발이 요구 

2.  국제환경법의 역사
1972 년  스웨덴  스톡홀름 “ 유엔인간환경회의” “ 스톡홀름  선언문” 

1982 년 “The World Charter for Nature”,  나이로비  선언 

1992 년 “ 리우  선언” 

2002 년 “ 요하네스버그  선언” 

2012 년         ?
(1)1970년 이전의 국제환경법
현재의 의미의 환경법이라기 보다는 인간의 유익 및 다른 협상의 파생적 결과로서 환경을 다룸
-환경보호보다는 인간의 유익을 위한 협약

1902년 “농업에 이로운 새의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Bird Useful to Agriculture)

-어업보존수역을 설정키 위한 협약에서의 어족보호
1911년 물개의 보존과 보호에 관한 협약
-식민지 획득과정에서의 경계선 설정 과정에서 파생된 협약 

1933년 자연상태의 동식물의 보존에 관한 런던협약-아프리카
-라인강, 다뉴브강 등 유럽의 국제하천, 국제호수를 둘러싼 국경수로협약
1950 년  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사이의  수로와  관련된  협약 

(2)국제환경법의 발흥기

1)1972년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문
①탄생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선진국에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예)1950 년  런던의  스모그(Smog; Smoke fog)(1952.12 월 5 일  발생 8 일까지 4000 명  사망 2 월  중순까지  추가로 8000 명  사망  대략 12,000 사망), 1960 년대의 L.A  스모그,  일본의  이타이  이타이병  미나마타병  

②국제회의 개최 준비
국제적으로 공해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해추방은 지역, 국가, 국제간의 수준에서 협력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1968년 유엔결의로서 4년 후 유엔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고 27개국 대표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회의의 개최를 준비
③스톡홀름 회의 

1972년 6월 6일-16일까지 113개국의 대표, 비정부간기구의 대표, 기자 등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여일 간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의 국제문서를 도출
-인간환경선언(Declaration on the Human Environment) 

-109개의 권고문으로 구성된 행동계획(Action Plan)  

-제 결의안(Resolutions)

④ 인간환경선언
前文 과 26개의 원칙
"인간은 환경의 창조물인 동시에 형성자”

“인간은 존엄과 복지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현재 세대 및 미래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
"개발도상국가에서 대부분의 환경 문제는 저개발로 인해 야기”

선진공업국의 환경 문제는 "산업발전과 기술개발에 전반적으로 관련된다." 

"인류가 역사적 전환점에 도달하였다." 

환경문제에 대한 대처 필요성 과 정부, 시민, 사회, 기업 및 단체의 역할
원칙 21

각국은 UN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의거하여 개발 할 _______을 갖는다.  각국은 또한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 할 _______이 있다.

원칙 22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내 또는 지배하의 활동이 자국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에 미친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국제법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협력해야 한다”
(3)1982년 나이로비 선언(The World Charter for Nature)
UN 인간환경회의 10주년 기념으로 1982년 아프리카 케냐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회의를 통해 선언의 형태로 발표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총회에서 세계자연헌장을 총회결의로 채택 함 (자연헌장의 초안 작성은 비정부간기구인 세계자연연맹 IUCN이 담당(NGO의 국제환경법에 있어서 Lawmaking process에 있어서의 역할) 

1972년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보다 친환경적 
전문, 일반원칙, 기능, 실시

“자연의 기본적인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 인간의 개발
인간에게 가치가 있던 없던 모든 형태의 생명은 존중
모든 생물의 서식지의 보호. 멸종위기의 종의 서식지의 보호
개도국 중심의 관점 반영
(4)리우선언
스톡홀름선언 20주년을 기념하여 1992년 6월 3일 - 6월 14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리우환경회의 (공식명칭: UN환경개발회의:UNCED)가 개최
동시에 민간환경단체(NGO)들의 지구포럼(Global Forum) 개최

총 178개국 (114개국은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 참석) 약 30,000명 (정부대표 8천, 언론종사자 7천명, 민간단체 약 7,900단체) 
* 한국 : 국무총리 및 정부대표단 29명, 민간단체 및 언론인 약 60명 총 90여명 참가 

별칭 지구정상회의(Global Summit) 생태학의 Bretton Woods회담 (뉴욕타임즈) 그린라운드 (Green Round) 산림정상회의 (Silva Summit) Earth Summit 

개도국과 선진국의 치열한 접전
산업혁명 이후 지나친 경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로 말미암아 인류와 모든 지구생태계가 위기에 처해있음을 각성하고 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경제개발을 해 나가고자 하는 이른바 ESSD(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념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소위 “지속 가능한 개발” “친환경적 지속 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리우회의의 공식의제이자 회의명으로 선정 

 1)성격 
-정치적 측면 :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의 조화달성을 위한 각국 정상들의 정치회의 
-경제적 측면 : 동서냉전 종식이후 새 국제질서 창출을 위한 남북협상의 재개 
(자본과 기술-환경의 교환) 
-사상적 측면 : 인류 자연관의 일대 전환점이 되는 회의 
(자연지배사상의 한계 ⇒ 자연조화사상의 부각) 

2) 각국 입장의 기준 : 환경적인 선진국, 후진국의 구분 
- 통상적 책임(Common Responsibility) 
- 역사적 책임(Historical Responsibility)
* 한국; `환경적 개도국` - 지구환경에 대한 역사적 책임 없다

회의 경과 총 5개의 문건 (2개 선언, 2개 협약, 1개 성명) 채택 / 서명 
- 선언(2) : 리우선언 의제 21 (Agenda 21) 
- 협약(2) : 기후변화협약 (Convention on Climatic Change)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성명(1) : 산림원칙성명(세계산림의 경영,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제 원칙 성명) 

(3)국제환경법의 기본원칙
1)국제환경법의 지도원리

지속 가능한 개발  

1987년 유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유엔총회에 대한 보고서 “우리의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소위 Brundtland보고서) 에서 최초로 용어가 명시
이후 국제환경법의 방향으로 논의되어 1992년 리우회의에서는 국제환경법의 지도원리로 정착.  이후 각국의 환경법의 기본 이념이 됨
대한민국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Principle of Intergenerational Equity)

①지속 가능한 개발의 의의 

“미래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Brundtland보고서  

②지속가능한 개발의 본질

형평(Equity, Fairness)

환경과 개발의 형평성 있는 조화(환경권/개발권)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간의 형평(Intergenerational Equity)

현 세대 내에서의 형평(Intra-generational Equity)

인간과 자연과의 형평(Inter-biosphere Equity)

비판: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 및 그 실천적 의미와 실천적 전략의 불명확성. 

③지속가능한 개발의 전제조건
빈곤의 우선적 퇴치 및 개발도상국이 처한 선진국과 다른 상황의 이해 및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별화된 책임의 인식 (리우선언 5,6,7 원칙)

④지속가능한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방향
적절한 인구정책(제8조) 

환경이해를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제9조), 

환경법의 제정(제11조) 

환경피해의 배상(제13조) 

환경유해물질의 국제적 이동규제(제14조), 

환경적 예방조치(제15조) 

오염자비용부담원칙(제16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시(제17조),

긴급사태통지의무(제18조)

협력의 원칙(제19조), 

시민의 참여원칙(제10조)
2)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한 국제환경법의 기본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원칙
①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및 자국관할권 외에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
스톡홀름 선원 원칙 21, 리우선언 원칙 2
이웃을 해치지 말고 재산권을 행사하라(sic utere tuo non alienum laedus)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타국이나 타국민에게 권리침해가 가해지지 않게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Max Huber 중재관 1928년 Palmas Island Case

“모든 국가는 타국의 권리에 반하는 행위를 위해 자국의 영토가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1949년 Corfu 해협사건

②사전예방의 원칙 (사전배려의  원칙) 
1. 일반적 사전예방의 원칙(Prevention Principle)
국가가 자국내에서 환경의 피해가 발생하기전에 미리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본원칙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제2조

“각국은 오존층에 악영향을 미칠 인간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적 또는 행정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194조

“모든 국가는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해양오염을 방지경감 또는 통제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대부분의 해양오염방지협약(오슬로 덤핑조약, 런던덤핑조약, MARPOL조약) 등 대부분의 협약이 이를 규정하여 국제환경법상 일반원칙으로 확립

2. 사전적 주의원칙 또는 접근방법(Precautionary Approach)
심각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예상에 있어 과학적 확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미리 환경훼손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

일반적 사전예방의 원칙이 193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등장한것에 반해 사전적 주의원칙 또는 접근방법은 1980년대 이후에 등장
이는 과학의 미발전 또는 불확실성이 내재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환경법의 입법 및 적용에 있어서 일정한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본 이론은 과도한 규제를 유발하고 개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 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론이 있어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으로 확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본 이론을 규정한 협약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1987년 오존층파괴물질규제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협약전문, 기후변화협약 제3조, 1996년 런던덤핑협약 추가의정서 제3조, 1995년 경계왕래어족 및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정 제6조, 1991년 유해폐기물의 아프리카 반입금지를 위한 바마코협약 제4조 3항 등
리우선언 원칙15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능력에 따라 예방적 조치가 널리 실시되어야 한다.  심각한 또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이를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전제조건 : 회복불가능성, 비용적 효율성, 각국의 재정적 능력

③ 국제협력의 원칙
본 원칙은 환경오염 및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 관할권을 넘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점으로 인해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원칙에서 시작
구체적 내용

사전통지 및 협력의 의무(정보교환의무)

긴급사태통지의무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시 내국민대우(정보, 정책참여, 사법적구제)

1985년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 1992년 기후변화협약, 및 2002년 알후스협약

④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지구의 환경악화에 대해 각국이 다른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국이 차등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으로 1992년 리우회의에서 형평상의 원칙으로 채택 

공동책임(common responsibility): 공동의 선, 공동의 이익, 인류의 공동관심사

차별적 책임(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개별국가가 가지고 있는 상이한 역사적 책임 및 상이한 경제구조 및 발전 정도를 고려한 다른 책임으로 이로 인해 역사적 책임이 많은 국가가 환경문제해결에 더 많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도국에 재정지원 및 기술이전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내용

국제관습법적으로 확립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미성숙

⑤기타
환경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오염자부담의 원칙 등
3. 국제환경법의 연원
(1)전통적 국제법의 연원
ICJ 38조 1항 재판의 준칙
국제협약
국제환경협약의 최근 경향으로의 골격협약(Framework Convention) 및 추가적 의정서(Protocol)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2)비전통적 연원, 연성법 (Soft Law)

1)개념: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Hard Law라고 지칭하는 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직접적 구속력은 없으나 일반적 법원칙이나 행동강령 또는 구체적인 지침 형태로 채택되는 국제문서

2)본질

현재의 법(lex lata)이 아니라 장래의 법(lex ferenda)으로서의 연성법 
예:  국제기구 또는 회의의 선언,  권고,  지침,  결의,  원칙 선언, 
3)역할

장차 구속력을 갖게 될 협약의 모태가 되거나 향후 관습법으로 정착 또는 향후의 입법 방향을 제공

예)1987년의 UNEP의 건전한 폐기물관리 지침 및 원칙은 1989년 바젤협약의 모태가 됨
연성법을 통해 국제관습법화 된 또는 되고 있는 환경법원칙들
오염자부담의 원칙, 예방의 원칙(사전배려의 원칙), 협력의 원칙, 공공참여의 원칙
4. 국제환경법의 분야
(1)해양오염
(2)수질오염
(3)대기오염
(4)자연과 야생동식물 국제적 보호
(5)화학물질, 유해폐기물 

(1)해양오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제 33조: 연안국의 오염 통제 관할권
1969년 유류오염으로 인한 재난의 경우 공해상의 간섭에 관한 국제협약
1973년 유류 이외의 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의 공해상의 간섭에 관한 런던 협약
(2)수질오염
①국제협약
 독일,  덴마크간의  국경하천에  관한  조약 

 폴란드와  동독간의  항해, 사용, 관리에  관한  협정 

 라인강  오염방지협정( 서독, 프, 네, 룩, 스)

 유럽연합의  내부  규칙화 

1992 년 “ 국제수로와  호수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협약” 

②수질오염에 관한 관습법
절대적 영토주권이론
미 법무부 장관 하몬은 멕시코와의 리오 그란데 강의 수로 변경사건과 관련 주장하였으나 국제사회의 지지가 없었음
제한적  영토주권의  원칙 

 선린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공평한  이용의  원칙 국제지역권(International Servitude)

③국제사례
아프가니스탄 vs. 이란의 헬란드 강 사건
국제수로의 공평한 사용
 오데르강  영토적  관할권 
 영국,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vs.  폴랜드 

 상설국제재판소 1929  판결 

“ 상류국의  항해권보다는  모든  유역국의  공동의  이익의  관점에서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 

1957년 라누호 (Lanoux lake: 스페인 vs.  프랑스) 사건
사건개요: 프랑스 내의 Lanoux호의 물은 Carol강으로 흘러가 스페인의 Segre과 합류.  프랑스가 스페인의 동의 없이 수력발전소를 건설 할 목적으로 프랑스의 Ariege강으로 수로 변경 시도
스페인은 이러한 행위는 양국간 사이의 협약인 Bayonne협약 위반이라 주장
프랑스는 수력발전에 이용한 후 Ariege강에서 다시 Carol강으로 돌려 놓으므로 이 경우 전체 강의 유량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국제관습법상 스페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반박
중재재판소의 판결
프랑스의 수력발전소건설이 Carol강의 수량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프랑스의 행위는 Bayonne협약 위반이라 볼 수 없으나 만일 이러한 행위가 수질을 오염시킨다면 스페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음을 단서로 밝힘
(3)자연과 야생동식물 국제적 보호
1913년 베른 제1차 국제자연보호회의
1948년 프랑스정부와 UNESCO주관의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ature)(IUCN(1965)

 동식물의  보호와  선진국의  이해  관계 

주요협약
1971 년  국제적  중요성이  있는  습지에  관한  협약( 람사협약):  습지  리스트(IUCN 이  관리)

 이동성  야생동물의  보존에  관한  협약
1972년 세계문화자연유산보존협약
(112개국 500여개: 세계유산기금)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1963년 IUCN 결의( 1973년 와싱턴에서 협약체결
3개의 리스트/ 허가제도
1군 리스트: 국제교역에 의해 멸종대상 또는 그 위기에 있는 종
상업적 거래 불가 예외적으로 수출입국 모두의 허가 필요
2군 리스트: 현재 멸종 위기는 아니나 장래에 멸종이 우려되는 종
상업적 거래시 수출국의 허가
3군 리스트 : 원칙적 가능 원산지 증명서 필요
생물다양성협약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 1993년 발효
생물의 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생물권의 지속적 발전과 기능,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해 보호
야생생물의 유전자를 광범위하게 존속 연구
유전자원의 이용에 다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 또는  기술공유
보존비용,지적소유권, 기술이전, 생명공학
(4)대기오염
1979년 “월경 광역 대기오염에 관한 결의안” ECE

1)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구체적인  의무는  별도의  의정서에서 

1987 년  몬트리올  의정서 

1990 년  런던  의정서 

1992 년  코펜하겐  의정서 (2030 년  전면  생산  중단)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관
목적: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CFC나 할론 가스의 배출을 동결 또는 감소
규제대상: 부속서 A

1 그룹: CFC-11, CFC-12,CFC-113, CFC-114, CFC-115

2그룹: Halon-1211, Halon-1301, Halon-2402

규제골격: Timetable(86기준 89부터 동결)/선진국의 기술이전 및 재원조달/무역규제
2)기후변화협약
리우회의에서 채택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대기층의 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하여 생태계 보호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1998년 교토 의정서(권역별 오염량 배출 권 거래(Emission Trading) )

미국의 불참
협약의 구조
배출권 거래제도(Emission Trading: ET)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가. 배출권 거래제도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한도가 부여된 국가(기후변화협약의 ANNEXⅠ국가를 교토의정서에 부속서 B국가로 재규정)1)간에 실제 배출량과 할당배출량의 차이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권역별 탄소배출량 한계 설정
자발적 권역별배출량 감소 유도함과 동시에 선후진국간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유도
선진국 A국가에서 이산화탄소 1t을 감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달러인 반면, 개도국 B의 경우 1달러밖에 들지 않는다 고 가정. 

A는 10달러를 B국에 투자해 10t의 탄소배출 량을 줄인 뒤, 그 중 일부(예를 들어 5t)를 자국 몫의 감축 분으로 인정 받음.(국가간 공동사업 촉진: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배출량 설정
온실가스의 감축의무가 '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우 교토회의에서 '2008- 2012년의 제1기까지 90년 배출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감축목표 설정 

러시아는 이미 현 단계에서 90년보다 30% 정도 적은 배출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공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 JI)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선진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분을 A국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다.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교토의정서 제12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인 A국이 개발도상국인 B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하는 목적 외에도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 
탄소배출권이 21세기의 화폐라는  실례
선진국의 투자로 노후 석탄발전소를 신형 가스 발전소로 대체하는 프로젝트 

계약서 조항 “본 프로젝트를 수행해 달성하는 이산화 탄소 배출량 감축분에 대한 권리는 투자국에 속한다” 

백만㎾급 발전소인 경우 약 75만t의 탄소배출권 이 투자자의 소유가 된다. 값으로 치면 1천5백만달러(2백억원 이상) 가, 그것도 매년 투자국으로 이전 

새로운 제철소를 짓고자 하는 경우 국제사회에 약속한 우리 탄소배출권의 한도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결과 

국가간 협력사례 

일본은 러시아의 정유공장과 화력발전소의 노후시설을 현대적 설 비로 바꿔주고, 그 대가로 온실가스 배출쿼터를 러시아로부터 넘겨 받음
일본 자본과 기술을 러시아에 투자해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여준 뒤, 그 감축에 따른 공헌은 일본 몫으로 돌린다는 뜻
양국의 이 같은 합의는 작년 12월 교토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의 의정서 채택 이후 첫 번째 국가간 협력 사례. 

일본 스미토모 상사같은 경우는 아예 러시아에서의 배출권 중개사업 가능성까지 타진중 

스미토모 상사는 러시아 내 28곳의 구형발전소 설비를 교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를 통해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본 연간 배출량의 거의 3% 수준. 

(5)화학물질, 유해폐기물
Bophal Case

사고개요
1984년 12월 3일 인도 보팔시에 있는 유니언 카바이드 사의 비료공장에서 다량의 메틸 이소시안염(M.I.C:Methyliso-cyanate)이 누출. 

40여 톤에 달하는 메틸 이소시안염은 순식간에 보팔시 전체로 퍼져 나갔으며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하룻밤 사이에 약 2천명의 주민 사망, 60만명의 부상자가 발생, 그 중 5만 명은 영구적인 장애자 됨. (인구 75만 명의 보팔시 시민 대부분이 이 유독물질의 피해를 입음) 

사고원인
무색 무취의 독성물질인 메틸이소시안은 인체에 치명적인 가스로서 미량으로도 사람의 폐와 눈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를 일시에 파괴하는 독극물이다. 

누출 사고의 원인은 저장탱크 속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밸브가 파열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 사는 이 사고에 대한 보고서에서 운전원의 실수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밸브 파열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하였던 것도 주된 사고원인 중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조기경보체제가 작동하지 않아 더 큰 사고를 초래하였다.

인도 보팔시의 참사는 다국적 기업이 운영하는 위험산업 내지 공해산업의 해외진출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니언 카바이드사는 원래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 앤무어라는 곳에 위치하였는데 마을 주민의 격렬한 공해방지운동과 이를 받아들인 EPA의 “즉각적인 오염물질배출행위중지” 와 같은 엄격한 감독 때문에 환경감독이 허술한 인도로 이전했다.

즉 1970년대 이후 환경적으로 유해한 위험산업에 대한 법적 즉 엄격한 안전관리시설과 공해방지시설을 요구하게 되었고, 다국적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피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로 진출하게 되었다. 미국계 다국적 회사가 인도 보팔시에 비료공장을 세운 것은 이런 배경에서 연유한다.

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보팔시민들은 유니언 카바이드 사를 상대로 30억 달러의 민사소송을 1985년 4월 미국의 맨해튼 연방 지방재판소에 제소하였으나 미국 법원은  Forum Non Convenience을 이유로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1986년 5월 동지방재판소는 인도의 재판소에 관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인도법원에서 이루어진 소송에서  유니언 카바이드는 89년 4억 7천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으나 끝내 형사책임을 부인하였다. 

Forum Non Convenience

소송심리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편의 및 정의의 목적에 더욱 잘 부합 할 수 있다는 이유 하에서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관할권행사를 거절하는 결정
증거제출 및 증인 등의 법원 출석의 용이성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
미국법원에서 결정 되었을 때의 유리한 점
부패방지
 Due process of law

증거법 상의 차이로 인한 피해자에게 유리한 점
Punitive Damages(징벌적 손해배상)의 성립요건
손해배상액 산정의 차이 (피해 보상을 청구한 사람도 58만 3,000여명) 33 억 달러 ( 4억 7천만 달러
재판상의 이슈
Strict Liability(엄격책임)

운전상의 과실
항상 높은 압력과 저온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 유독가스 저장탱크는 온도가 올라갈 경우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안전수칙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었으나 보팔의 저장탱크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조기 경보체계도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Criminal Liability-Punitive Damages

미국 원 공장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던 모든 조치들이 인도에서도 이루어 졌는가
미국내의 공장의 내규가 인도로의 이전과 함께 완화되었는가
완화된 요건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가
완화된 용건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본사에서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충분한 사유가 있었는가 

특히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유독가스 저장탱크가 인구가 밀집된 도시 한가운데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과 주민들은 위험을 모르는 채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후의 이야기
1989년 말 수립된 V.P정권이 이 판결은 무효임을 선어하고 재차 보상금 교섭에 들어가 50만명의 피해자에 대해 36억 루피의 구제금을 방출하였다. 

보팔참사가 일어난 때로부터 14년 후인 1998년 9월 11일에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유통을 규제하는 협약 유해물질과 살충제에 관한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on Harmful Chemicals & Pesticides)이 체결되었다.  

이 협약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독성물질의 오용과 사고에 의한 누출로부터 사용자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우선 국내적인 차원에서 화학물질의 안전한 이용을 증진시키고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의 수입을 규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2개 국가 내에서 판매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해 화학물질과 살충제는 수입국가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수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국내 생산도 중지된다.  

이 협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여야 발효되며 발효될 때까지는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FAO와 UNEP의 잠정적인 연합하에 PIC(Prior Informed Consent) 리스트에 오른 모두 22개 종목의 화학물질과 7개의 살충제를 수출금지 또는 제한 물질로 규제하고 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1989년 3월 채택 1992년 발효
모든 국가의 자국내에서 타국의 유해폐기물 및 기타 폐기물의 반입 또는 처리를 금지 할 주권 있음 천명
협약 당사국에게 유해폐기물을 비당사국에게 수출하거나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
OECD국가로부터 비OECD국가로의 수출 금지
우리나라
1984년 11.17. 인천의 이영화섬에서 발생한 염산가스누출사고 1000여명이 호흡장애와 구토증상 보임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서 유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조, 수입, 사용, 판매되는 화학물질은 이 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으며, 유해물질의 취급이 제한되고 있다.

5.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1) 서론
환경분쟁에 있어서 국가책임은 국제법의 기본 역할이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제환경법의 궁극적인 과제임 현재는 국제적 오염책임은 민사상의 책임으로 한정되고 있음 

(2)국제법상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일반원칙

국가의 행위로
① 국제의무위반
② 환경상의 침해 발생
③ 인과관계의 입증된 경우 국가책임이 있음
타국에 대해 환경상의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 

1928년 Palmas Island Case

“모든 국가는 자국의 관할권내에서 타국이나 타국민에게 권리침해가 가해지지 않게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Max Huber 중재관
“여하한의 국가도 자국의 영토가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1949년 Corfu 해협사건 ICJ

스톡홀름 원칙 21

각국은 UN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자원을 그 환경정책에 의거하여 개발 할 주권을 갖는다.  각국은 또한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 할 책임(responsibility)이 있다.

스톡홀름 원칙 22 

“각국은 자국의 관할권내 또는 지배하의 활동이 자국 관할권 밖에 있는 지역에 미친 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국제법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협력해야 한다”
리우 원칙 2
각국은 또한 자국의 관할권 내의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범위를 벗어난 지역의 환경에 손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 할 책임이 있다.
1986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법원칙선언

제21조 국가책임

1항 국가는 천연자원 이용 또는 환경방해 방지나 경감에 관한 국제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

2항 특히 국가는 

(a)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정지하고

(b)만일 당해 국제위법행위가 행해지지 않았더라면 존재했을지 모르는 사태를 가능한 회복하고

(c)당해 국제위법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제공하며

(d)적절한 경우에는 당해 국제위법행위에 대하여 만족하게 해야 한다.

2)사례
트레일 스멜터(Trail Smelter) 사건/굿 댐 (Gut Dam) 사건/라누 호 사건
가.Trail Smelter Case (U.S v. Canada) 1941

사건개요: 캐나다의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내의 트레일지역의 제련소에서 방출되는 이산화유황(Sulphur Dioxide)이 국경을 넘어 미국의 워싱턴 주까지 와서 농작물에 피해
과정: 1927년 미정부 공식적으로 캐나다 정부에 제기, 1909년 양국간의 협정에 따라 국제공동위원회에 제소 

위원회는 손해배상과 저감대책 강구 할 것 결정
1935년 협정체결:1932년 전까지의 과거 손해배상35만불 배상금 지불 확정 및1932년 이후의 발생한 문제를 위해 중재재판소 설치 할 것 결정
중재재판소의 판결
1932년-1937년 사이의 손해배상액: 7만 8천불 및 향후의 오염 저가대책 강구명령
이유
“국제법과 미국의 원칙상, 어떠한 국가도 사건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손해가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었을 때, 타국의 영토나 재산 및 사람에 대하여 매연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히도록 자국의 영토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을 허락 할 권리가 없다”

나. Gut Dam 사건
사건개요: 1903년 캐나다는 캐나다 영토내의 Adam섬과 미국의 Les Galop섬 사이의 댐을 건설하고 1904년 그 높이를 더욱 확장(1951 년과 1952 년  사이의  온타리오호의  수위가  높아져  온타리오호  주위의  미국  주민과 Les Galop섬 농가에 피해 발생
중재재판소의 판결
홍수로 인하여 미국시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 할 책임이 캐나다정부에게 있음 

(3)초국경적 피해에 대한 절대적 책임 즉, 의무위반이 없어도 발생 할 수 있는 책임의 가능성
“해로운 결과에 대한 책임”, “위험책임”, “적법행위책임”

responsibility: 위법한 활동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liability: 위법하지 않은 즉 금지되지 않은 활동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1967년 우주법협약 제 6조 , 7조
1972년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UN국제법위원회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에 대한 국제책임” (적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협약초안
1986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 법원칙선언

국경이동 천연자원 및 환경침해로 인한 책임에 관한 제원칙

제11조 합법적 활동에서 생긴 국경이동 환경피해에 관한 사후 배상책임
1. 한 개 이상의 활동이 국경이동 환경침해의 결과로서 중대한 손해 위험을 만들거나 이러한 위험을 방지 또는 삭감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기술적, 사회경제적 비용 즉 편익의 손실이 장기적으로 보아 이러한 방지 또는 삭감에 따른 이익을 크게 상회할 경우 당해 활동을 실행하거나 허가한 국가는 중대한 손해가 타국 국가관할권하의 지역 또는 국가관할권의 한계를 넘는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면 보상하여야 한다.

2. 국가는 당해 국가에 의해 실행되거나 허가된 활동에서 발생한 국경이동환경방해에서 발생된 중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초 양해되지는 않았어도 보상이 공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사전적 주의의무

16조 계획활동의 사전통고, 환경영향평가, 17조 협의, 환경평가 및 보호를 위한 협력 약정, 

12조 중대한 손해를 수반하는 국경이동 환경방해

13조 국내의 환경피해와 국경을 넘은 환경피해에 대한 무차별

2001년 적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위원회(ILC)의 협약 초안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일반적 협력의무
초안 제3조 4조

제3조

“오염기원국은 중대한 국경간 손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록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또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방지 해야 할 의무로 규정(사전주의적 예방의 원칙 또는 접근방법)
선량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부과

제4조

관련국들은 신의성실로써 협력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경우 중대한 국경간 손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의 위험을 최소화함에 있어 하나 이상의 권한 있는 국제기구의 도움을 구하여야 한다

기타 초안의 나머지 규정들은 상기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일반적 협력의무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들임

-협의의무(9조) 

“초안규정 제10조에 비추어 이익의 형평한 균형에 기초한 해결을 구하여야 한다”
-이익의 형평한 균형에 수반되는 요소(10조)
고려요소

(a)중대한 국경간 손해의 위험의 정도, 그리고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그 손해를 교정하기 위한 수단이 이용가능성의 정도

(b)활동의 중요성.  단 그 활동이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손해를 주지만 기원국에 대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기술적 성격의 전반적인 제 이익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할 것

(c)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해의 위험 그리고 그러한 손해를 방지하거나 그 위험을 최소화 또는 환경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수단의 이용가능성

(d)기원국과 또 적절한 경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방지비용에 기여할 용의가 있는 정도

(e)방지비용을 생각하고 또 다른 곳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해 그 활동을 수행하거나 그것을 대체활동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그 활동의 경제적 실행가능성

(f)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적용하는 방지의 기준 그리고 유사한 지역적 혹은 국제적 관행에서 적용되는 기준
(4)형사상의  책임 

1)서론
국내적: 환경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는? 시기상조인가?

중대한 환경오염을 국가범죄로 다루어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강력한 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법적 확신이 부여 되어가고 있음.

1980년 국제법위원회 국가책임법 협약초안: 국가범죄의 개념과 내용에 있어서 환경오염에 있어서도 국가범죄의 개념의 적용가능성 있다고 인정: 인류환경의 중대한 훼손을 국가범죄로 규정 예 “대기 및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

2)국가책임법 협약 초안
행위의 국제법상의 위법성을 국제의무의 위반으로 규정
제19조에서 불법행위와 범죄로 구분
동조 2항: 국제공동체의 근본적 이익의 보호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하여 그 위반이 국제공동체 전체에 의하여 범죄라고 인정되는 국제의무의 위반에 기인하는 국제위법행위는 국제범죄를 구성한다.( 강행법규 위반(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민족자결권의 보호, 인권의 보호)

동조 3항: 국가범죄의 예로서 “대기 및 해수의 대규모적 오염의 금지와 같이 인류환경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국제의무의 중대한 위반”

3)환경오염이 국가범죄를 구성하기 위한 조건
가.국가의 행위일 것
 국가기관의  행위,  공법인의  행위,  국가의  지도하에서  행동하는  사인의  행위,  일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구성원으로서  타국가에  지원되어  그  통제하에서  행동하는  인원들의  행위 

 순수한  사인의  행위일  경우  국가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한  주의  또는  감독상의  위무위반에  대한  책임만을  진다.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국가의  행위의  범위     예)  황사현상과  관련한  중국해안가의  공장 

나.대규모적이고 중대한 오염일 것
대규모성: 양적인 판단
중대한 위반: 질적인 판단( Serious Breach)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 입법적인 통제가 요구됨 (controlled by Law-Making: case를 통한 접근방법이 타당) 

4)국가범죄로써의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국가범죄는 그로 인해 직접 권리침해를 받은 국가에 대하여는 물론 나아가 국제공동체의 구성원인 모든 국가에 대한 법익의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범죄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All Other States)는 책임을 소추 할 수 있다.(대세적 의무)

A) 직접피해국에 대한 손해배상
B) 모든 타국의 의무: 동종 범죄행위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을 승인하지 않을 의무 그러한 상황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원조를 삼가 할 의무
C) 국제공동체로부터의 제재(책임법 협약초안 53조 d 국제기구가 결정한 조치의 효과적 적용을 위한 타국과의 협력 의무)

유엔헌장상의 제재 가능
헌장 7장 하의 강제조치
6. 국제 환경기구
A. 범세계적 환경기구
(Public) Governmental Organization

UN 환경계획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유엔지속개발위원회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CS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UCN

WWF







B. 지역적 환경기구
EU













(1)UNEP (UN 환경계획)

1972년 스톡홀름 선언 이후 설립
UN의 보조기관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집행이사회, 사무국(케냐 나이로비 소재)

리우 환경개발회를 개최하고 여러 국제적인 문서(soft laws) 채택
환경기금 운영, 보고서 작성(5년마다)

활동영역: 인간정착, 인간과 환경건강, 생태체계, 해양, 환경과 개발, 자연재앙
지구감시체계 (Earthwatch System)

환경에 관한 연구, 정보교환, 감시 및 자료조사
세계환경감시체계(Global Environment Monitoring System; GEMS)

국제문의처(International Referral Service)

국제유동화학물질목록(International Register of Potentially Toxic Chemicals)

국제환경정보체제(INFOTERRA)

UNEP의 각종 프로그램
지역해양계획 (Regional Seas Program)

기후온난화방지 프로그램
산림원칙 (Principle for a Global Consensus on the Management,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forest)

사막화방지 프로그램(Desertification)

(2) 유엔지속개발위원회
1992년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해 설립
3년마다 뉴욕에서 개최
환경개발에 관한 정부간 결정조정, 권고 정부로부터 보고서 접수, 심의
유관 NGO의 요청과 불만 수리
(3)기타 유엔의 전문기관
UNESCO: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구협력-교육 및 과학연구 훈련분야
IMO: 해양안전-해양오염 선박에 의한 폐기물투기에 관한 협약,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협약, 해상 핵물질운송분야의 책임에 관한 협약
WMO: 날씨와 기상의 변화-지구온난화, 기후변화협약
FAO: 농업-토양과 물의 관리촉진 자연생태계 유기적 농업
WHO:인간의 건강-환경기준
ILO: 노동자의 작업환경보호-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과 관련한 환경기준
IAEA: 방사능폐기물관리
IBRD, IMF, World Bank: 개발도상국의 경제부흥,개발계획-환경요소의 고려
 (4) 국제자연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the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 또는 세계보존연맹(World Conservation Union)

1948년 만들어진 비정부간기구로서 스위스 쮜리히에 본부가 있음 

국가, 공공기관, 자연보호단체에게 회원자격 Open

생물자원 보존조치의 장려, 생물자원 현황의 평가, 환경교육, 환경정보의 제공 및 적색자료집(Red data Books)을 발간
CITES, World Charter for Nature, 세계유산협약, 람사협약 등 협약초안 작성
(5) 세계자연기금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

1961년 발족 기금모집, 관리,분배
IUCN과 제휴하여 범세계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1991년 UNEP, IUCN과 더불어 신세계보존전략 제창
(6) EU

1957년 설립 1972년 환경 행동계획
위원회의 입법안에 환경문제를 포함시키도록 제안
단일유럽의정서 제130조 [환경] 환경보호의 요구는 공동체의 다른 정책에 포함되어야 한다
마스트리히트조약 환경보호요건을 공동체의 다른 정책과 통합하여야 한다.

(7) 남태평양위원회
1947년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 의해 설립
1976년 남태평양 자연보호를 위한 협약
1986년 남태평양지역의 자연자원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협약
7. 환경보호와 무역규제
(1)환경보호와 무역과 관련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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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목적을 위한 무역정책 수단은 국제무역에 대하여 자의적 또는 부당한 차별적 조치나 위장된 제한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수입국의 관할지역 밖의 환경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방적 조치는 회피되어야 한다.  국경을 초월하거나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환경적인 조치는 가능한 한 국제적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2) 세계무역기구(WTO)와 환경보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보를 위해 1995년 1월 1일 스위스에 설립
기존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는 달리 완전한 국제기구
GATT가 상품중심의 무역 규제인데 반해 WTO는 농산물, 섬유,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분야까지 무역규제범위 확대
분쟁기능의 강화
분쟁해결의 시한을 명확히 규정, 교차보복제도 도입,항소기구의 상설화
WTO의 기관으로 각료회의(최고의사결정기관 비상설기관으로 2년에 최소 1회 회의개최)과 일반이사회 및 분야별 이사회가 있는데 이중 환경 관련 “무역환경위원회”가 있음
1994년 4월 마라케쉬회의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 

무역환경위원회 설립-환경목적의 무역조치, 무역에 효과를 미치는 환경정책, 환경목적의 부과금, 국제환경조약의 분쟁해결체제간의 관계
           GATT의 기본원칙
 제1 조  최혜국대우조항 

 어느  국가나  차별  없이 

 제3 조  내국민대우조항  

 수입제품  국산제품  차별  없이 

 제11 조  수량제한금지조항 

 수출입제품에  대한  수량제한  없이 

비관세장벽철폐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 

GATT 제 20조 예외규정
제 20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회원국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b)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g) 유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

일방적 통상규제 금지
개별국가가 조약상의 근거 없이 단독으로 취하는 통상규제
1994년 참치수입규제사건
EU vs. USA 멕시코 산 참치
(3)그외 환경보호를 위해 통상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협약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몬트리올 의정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분 규제에 관한 바젤협약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야생 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
(4)국제환경경영규격(ISO 14000)

공인환경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보증규격
조직과 관련된 인증규격
환경경영규제/환경감사/환경성과평가/상품과 관련된 인증규격/환경라벨링/제품수명주기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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